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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해양강국을 표방하고 해양지배력을 장악하고자 하면서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

화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팽창전략은 시진핑의 이른바 ‘2049년 중국몽’ 달성이라는 대전략의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와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으로 최종적으로는 세계패권을 

장악한다는 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은 서태평양 지역에 이른바 중국판 

‘제1도련선’을 설정하고 미군의 전개를 저지함으로써 중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양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동·남지나해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을 위시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대중 억지력 확보를 위한 동맹 및 안

보협력 네트워크를 제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해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군협력

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동아시아 해양을 둘러싸고 중·러 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대립과 긴

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중국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무력침략을 시사하면서 대만

과 함께 동지나해에서의 긴장과 마찰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규칙기반 자유해양 질서와 서해에서 남지나해에 이르는 해양안보에 국가생존이 달린 이익을 가

지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현재 가열되고 있는 대만유사 가능성은 바로 한국유사로 이어지는 안보문제

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해양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직면해 한국은 사전적 대비와 능동적 대

응을 요구받고 있다. 

이지용  (계명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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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  현재 국제정세는 국제적 수준에서 자유주의 국가와 반자유주의 세력 간

의 대치 국면이 심화되면서 국제안보환경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  중국이 패권장악 전략을 노골화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국가들

의 대중 억지력 확보를 위한 연대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은 권위주의 세력과의 결속을 심화하면서 대결적 자세를 강화하고 있

는 중임.

◆  동아시아 지역수준에서는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화하고자 하는 중

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권 장악을 위해 미국에 대한 A2/AD 전략을 

구체화하고, 동·남 지나해 해양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 해양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  중국의 해양팽창 전략은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수립된 자유주의 해양질서에 대한 가

장 심각한 도전임.

-  동지나해와 남지나해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교역 수

송로로서 경제의 생명줄에 해당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  중국은 해양강국을 표방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으며, 중

국의 급속한 전력증강은 동아시아 해양질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최근에는 중국이 권위주의 반(反)서방 세력인 러시아와 해양연대를 강화

하면서 동아시아 해양을 중심으로 중·러 대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등 자

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대항전선이 형성되고 있음.

-  중·러는 2023년 ‘북부연합-2023’ 합동훈련을 동해에서 출발, 알류샨 

열도를 지나 알래스카까지 작전반경을 확대하고 미야코 해협을 통해 귀

환하는 작전로를 전개했는데, 이는 남해에서 남지나해로 이어지는 ‘제1

도련선’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임.

-  러시아는 민간 및 상업용을 표방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중국에 임

차했으나, 군·민 구분을 모호하게 이용하는 중국은 항구를 언제든지 군

사적 용도변환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금까지 한반도 서해와 남해, 동지나해를 대상으로 했던 중·러 연합훈

련이 동해로 확장되면서 한반도는 중·러에 의해 3면 바다가 모두 포위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시진핑이 대만을 강제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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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기 위해 무력동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면서 대만과 

동지나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미국 중앙정보국장(CIA)은 “시진핑이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침략준

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정보를 공개한 바 있음(Yen 2023). 

-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도발(대만유사)은 미국유사, 일본유사로 직결

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유사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안보

위협임.

◆  본 보고서는 악화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배경과 구조를 분석하고 한

국에게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중국의 해양팽창전략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1. 중국의 대전략과 해양전략

◆  중국은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세계정치경제 질서를 중국공

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주도의 새로운 중화질서로 재편한다는 대전략 목

표를 추진 중에 있음.

-  시진핑 집권 후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른바 ‘2049년 중국몽’ 달성

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임(Ward 2019).

-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주도의 중화질서

는 현 중국체제의 이념적, 체제적 기반인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의 전체

주의 질서를 국제정치경제질서로 확장해 수립하는 것을 의미함.

◆  중국이 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서태평양에서 미국에 대한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요구됨.

-  아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공고화 목표는 정치경제에서는 

‘일대일로전략,’ 기술적으로는 ‘중국제조 2025’ 및 ‘중국표준 2035’(中

共中央 国务院 2021), 군사적으로는 ‘제1도련선’ 내에서의 대미 ‘반접

근/지역거부’ 전략 실현임(Saunders et.al. 2011, 201-204; You Ji 2001, 

6-11; Ward 2019).

-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 내에는 한국의 서해, 남해, 동해가 모두 포

함되며, 동지나해의 일본령 도서와 대만, 남지나해의 대부분이 포함됨

(그림 1 참조).

중국이 대전략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영향

력과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서태평양에서 미국

에 대한 ‘반접근/지역거부

(A2/AD)’ 전략목표를 달성

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요

구됨

시진핑이 대만을 강제로 흡

수하기 위해 무력동원 가능

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천

명하면서 대만과 동지나해

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

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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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의 도련선 전략

출처: 중공인민해방군 해군. 2012, 재인용 Erickson and Wuthnow, 2016, p. 8. 

◆  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이하 중공·인민해방군)은 해권 장악이 패권의 전

제조건이라는 알프레드 마한의 명제(Alfred T. Mahan)와 해군 제독 류화

칭의 해군전략개념을 수용 2000년대 이후 제1도련선에 대한 장악력 강화

를 위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음(Erickson and Wuthnow, 

2016, 8; Saunders et.al. 2011, 201-204; You Ji 2001, 6-11). 

-  중공·인민해방군 전력증강의 제1차 목표는 제1도련선 내 해양에 대한 

지배력과 대만에 대한 무력흡수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서태평양 지역에

서 미국 영향력을 무력화시켜 중국의 지역 내 패권적 지위를 달성하는 

것임(O’Rourke 2023).

◆  중공·인민해방군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고 남

지나해에서는 이른바 ‘9단선(현재 10단선)’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베트

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양영유권 분쟁 당사자 및 자유주의 해양질

서를 수호하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2023년 중국정부가 발표한 표준지도는 남지나해에 9개의 단선을 그어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더 나아가 10개의 단선을 그어 대만 동

해 지역까지 포함시키고 있음(中国新闻网 2023년 8월 28일자). 

◆  동지나해와 남지나해는 동아시아와 전세계 통상교역의 전략적 수송로라

중공·인민해방군 전력증강

의 제1차 목표는 제1도련선 

내 해양에 대한 지배력과 대

만에 대한 무력흡수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서태평양 지역

에서 미국 영향력을 무력화

시켜 중국의 지역 내 패권적 

지위를 달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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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해역으로서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외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 전세계 국가들에게도 중대한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임.

-  남지나해와 동지나해는 에너지자원 및 상품 교역의 전략적 수송로로서 

한국, 일본, 중국 원유수입의 약 80% 이상, 전세계 물류의 ¼ 이상이 통

과하는 전략적 해상수송로임.

-  한국은 원유수입의 90%, 수출입물동량의 40% 이상을 남지나해와 동지

나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 지역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국가 이익과 생존에 치명타를 입게 됨. 

◆  동지나해와 남지나해는 전략적 해상수송로로서의 중요성에 더해 해저 자

원이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관련국들인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자원을 둘러싼 갈등

이 내재되어 있음.

-  동중국해의 경우, 일본의 2002년 조사 추정치에 의하면 센카쿠 열도 

해저 대륙붕에 석유 매장량 추정치 1,095억배럴, 일본이 향후 약 100

년간 쓸 수 있는 천연가스 외에도 니켈, 망간과 같은 자원이 매장되어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한국경제, 2005년 4월 24일자).

-  미국에너지정보국(EIA) 보고서는 남지나해에 채굴 가능한 석유매장량 

약 110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 약 190조 큐빅피트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주요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

으로 추정하고 있음(EIA, 2019). 

III. 중국의 해양전력 증강과 전략전술 특징

1. 중국의 해양전력 증강 현황

◆  중국은 세계 2위 군사비 지출(2022년 기준) 국가로서 지난 24년 연속 군

사비 지출을 증대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 10년간(2012-2022) 공, 해, 

전략로켓, 우주 등 최첨단 전력을 약 2배로 증강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

차를 가하고 있음(Japan Ministry of Defense 2023, 2-3)(그림 2 참조). 

-  2010년대 초 1,000억 달러 돌파 후 현재는 세계 2위 군사비 지출 국가

로서 전세계 군사비의 약 14%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간 약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있고, 점차 미국과의 군사비(2022년 기준 약 8,769억 

달러) 격차가 감소되는 추세임.

한국은 원유수입의 90%, 

수출입물동량의 40% 이상

을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 지역에 분쟁이 발생하거

나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

게 되면 국가 이익과 생존

에 치명타를 입게 됨

세계 2위 군사비 지출 국가

로서 전세계 군사비의 약 

14%에 달하고 있으며, 최

근 10년 간 약 2배 이상 증

가시키고 있고, 점차 미국

과의 군사비(2022년 기준 

약 8,769억 달러) 격차가 

감소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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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방비 실질 지출액을 추산한 미국 측 분석은 2022년 실질 국

방비는 최소 7,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Eaglen 

2023, 2).

-  중공·인민해방군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당·군 체제로서 첫

째,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국군)가 아닌 공산당의 무력이며, 둘째, 

인민해방군은 자체적으로 기업, 금융, 유통 및 여타 사회기관 등을 운영

하고 있고, 셋째, 중국은 대외적으로 투명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군사비 지출은 공표된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 2> 중국 군사력 증강 추세(2012-2022 10년간) 

출처: http://www.mod.go.jp/en/publ/w_paper/wp2023/DOJ2023_Digest_EN.pdf

◆  중국은 전략로켓 전력을 증강시킨 결과, 현재 제1도련선 내에 육상 및 해

상 목표 타격능력을 배가해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그림 3 참조). 

-  인민해방군 미사일 전력은 2023년 현재 SRBMs 600기 이상, MRBMs: 

500기 이상, ICBMs 300기 이상, IRBMS(DF-26) 250기 이상 외에 대

함미사일인 DF-21D, SAMs, 방공미사일 HQ-9, HQ-9B, HQ-19(개

발중) 등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DoD 2022).

◆  현재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전력을 감안할 때,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

선’ 이내에서 ‘A2/AD’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위

기 및 유사사태 발발시 미국 항모전단의 진입이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의 서해와 남해는 중국의 ‘A2/AD’ 영향권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

음을 유념해야 하겠음.

◆  중공·인민해방군 해군은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한 결과, 전투함 수에 있어

서 미국 해군을 제치고 전세계 1위 보유국이 되었으며, 현재 전력증강 속

도를 감안할 경우 미국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그

림 4 참조).

중국은 전략로켓 전력을 증

강시킨 결과, 현재 제1도련

선 내에 육상 및 해상 목표 타

격능력을 배가해 ‘반접근/지

역거부(A2/AD)’ 능력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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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국 미사일 전력 현황 

출처: Japan Ministry of Defense. 2023, 62. 

-  2015년 이후 중국은 해군 함정 수에 있어서 미국을 추월 2020년 기

준 중국 360척 대 미국 296척이 되었고, 향후 미국과 중국의 전함 수 

격차는 더욱 벌어져 2025년 중국 400척 대 미국 286척, 2030년에는 

중국 425척 대 미국 290척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산됨(O’Rourke 

2023, 10).

<그림 4> 중국과 미국 해군 군함 증강 비교 

출처: Eaglen 20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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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공·인민해방군은 전통적 군사력 증강 외에 사이버공격(네트워크 

파괴)과 민군융합을 통한 정치전, 지적재산권 탈취, 사이버전, 미디어인

지전 등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음.

2. 중공·인민해방군 해군력 및 전략전술 특징

◆  중공·인민해방군의 전쟁과 군사력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있음.

-  중공·인민해방군의 전쟁론과 군사력 개념은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둥의 

혁명전략전술을 계승해 오고 있음.

-  중공 마오쩌둥 군사사상과 전쟁론은 전쟁과 비전쟁, 전시와 평시, 군사

와 비군사, 군과 민간, 무기와 수단의 구분이 없으며, 현재는 중국의 모

든 기관과 수단이 모두 군사/전쟁 수단임.

-  중공·인민해방군의 전략전술은 전통전과 비전통전, 비대칭전, 유사혼

복전, 하이브리드전, 회색지대전 등 새로운 전쟁양상을 모두 포괄하

고 있으며, 이를 ‘초한전(超限戰)’으로 개념화하고 있기도 함(이지용 

2023).

◆  해군력 또한 중공·인민해방군 개념을 반영, 인민해방군 해군 외에 해경, 

해상민병, 상선단, 조선업 등 군, 민, 기업, 학 등을 모두 포괄해 구성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표방한 ‘해양강국’화 목표달성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오

고 있는 ‘해양력’ 강화 중심 기관에는 해군, 해경, 어업/어민, 상선, 조

선업 등이 주요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속된 모든 기관이 

당, 정, 군, 민, 학 구분 없이 모두 중공식 전략/전술 개념에 따라 전쟁/

군사력을 구성하는 요소임.

-  즉, 모든 당/국가 및 민간/기업 등이 ‘중공식 전쟁 수단’인 중공체제에

서 해양과 관련된 모든 당/국가 및 민간/기업 등이 해군력을 구성하는 

것임.

◆  중국의 해군력에는 중공·인민해방군 해군 외에 해경/해상민병(어민)과 

조선업/상선대 등까지 포함됨. 이 중 해경과 해상민병은 2018년 이후 공

식적으로 중공·인민해방군무경 소속으로 편입되었고, 해경은 제2해군력, 

해상민병은 제3해군력으로 구분되고 있음(US DoD 2018, 72). 

-  중국해경은 2018년 공식적으로 중국 국무부 소속에서 중국공산당 중

앙군사위원회(인민해방군) 흡수되었음(人民网 2018년 6월 28일자).

-  국제법상 해군의 영역과 기능을 중공·인민해방군은 해경에게 담당하도

중공·인민해방군의 전쟁과 

군사력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근본적 차이를 가지

고 있음

중공·인민해방군의 전략전

술은 전통전과 비전통전, 비

대칭전, 유사혼복전, 하이브

리드전, 회색지대전 등 새로

운 전쟁양상을 모두 포괄하

고 있으며, 이를 ‘초한전(超限

戰)’으로 개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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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함으로써, 상대국 해군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면서 자국의 군사안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임. 

-  해상민병이란 중국의 일반 민간 어민들을 의미하며, 중국 일반 어민들

은 준군사조직인 해상민병 소속임.

-  즉, 중국의 일반 민간 어민은 중공·인민해방군 해군 무력으로 비전통전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군사조직원이고, 이들은 중공 특색의 비전통전, 

회색지대전을 수행하고 있음.

◆  중공·인민해방군이 비전통전쟁의 방식을 동원해 정치군사 및 안보 목

적을 달성하는 중국특색의 전술 중 하나가 ‘회색지대전(戰)(Gray Zone 

Warfare)’인데, 중공·인민해방군은 한국의 서해부터 동지나해와 남지나

해에 이르는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색지대전을 동원하

고 있음. 

-  회색지대전이란 전쟁과 평화, 군사와 민간, 합법과 불법 사이의 모호한 

공간을 살라미 전술을 이용해 조금씩 잠식해 나감으로써 상대방의 정면 

대응을 어렵게 하고 군사안보 및 정치적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전술임(Erickson & Martinson eds. 2019, 15-19; Mazarr 2015, 2).

-  중공·인민해방군은 중공의 전통적 전략전술의 맥락에서 회색지대전을 

구사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점차적으로 해양에 대한 힘의 투사를 확대 강화해오고 있음.

◆  중공·인민해방군이 해양에서 전개하는 회색지대전의 전형적인 사례에는 

해상민병과 남지나해 인공섬 건설이 포함됨. 

◆  중공·인민해방군은 민간 어민을 해상민병으로 군사조직화하고 동원하면

서 해상 분쟁, 영유권 주장 및 근거 축적, 해양 정보 수집 및 취득, 인공섬 

건설 등에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있음.

-  중국의 어민은 국제법적으로는 민간인이지만 중국 국내법으로는 실질

적인 인민해방군 제3의 해군력인 해상민병에 소속되어 있음(全国人民

代表大会 1984[1998 수정]). 

-  중국의 해상민병(어민)은 민간 어민신분으로 어로활동 등 비군사적인 

활동을 하는 관계로 피해 당사국의 해군이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경 또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하지만 이들은 상대국이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중

공·인민해방군의 작전과 침투 및 정보수집 등의 역할을 하며, 이를 통

해 해양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불법적 인공섬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중공·인민해방군은 한국의 

서해부터 동지나해와 남지

나해에 이르는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

색지대전을 동원

중공·인민해방군은 민간 

어민을 해상민병으로 군사

조직화하고 동원하면서 해

상 분쟁, 영유권 주장 및 근

거 축적, 해양 정보 수집 및 

취득, 인공섬 건설 등에 광

범위하게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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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회색지대전에는 해상민병인 어민뿐만 아니라 과학, 해양 탐사, 

환경 등의 목적을 표방한 반민반관 탐사선, 중국의 상선대와 조선소 등

이 모두 동원되어 이용되고 있음.

◆  남지나해에 중국이 건설해오고 있는 인공섬은 살라미전술을 병합해 국제

사회와 이해당사국의 대응을 어렵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해양영

유권 주장 공고화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형적인 회색지대전술 중 

하나임(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  중국은 현재까지 남지나해에 국제법적으로 무효인 인공섬을 7개 건설

했는데,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의 해양개발을 내세우고, 민간어선과 민

간 개발업자 등을 동원해 이해당사국 대응을 어렵게 만들면서 절대로 

군사적 목적이 아님을 천명했음.

-  하지만 인공섬 조성이 끝난 후에는 공군 활주로 건설, 방공시스템 배치, 

이후 전략 폭격기 전개 등을 단계적이고 점차적으로 실행하며, 건설 및 

군사력 배치를 완료하면 자국의 합법적 영토임을 강변하는 행태를 보이

고 있음. 

◆  중공·인민해방군 전략전술의 특징은 군과 민, 전시와 평시, 군사적 수단

과 비군사적 수단 등의 구분 없이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자

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국제법상 대응하지 못하는 모호한 영역(회색지대)

을 집중 공략해 자국의 전략적 군사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IV. 인·태지역 국가들의 대응 양상 

◆  중국이 지배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샤프파워

(sharp power) 행사를 노골화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와 규칙

기반 국제 자유해양질서를 위협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

중 견제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어오고 있는 중임.

-  미국은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도 명시를 하고 있음(The White House 2022a).

-  유럽 나토회원국들도 중국은 현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중화질서를 수립

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위협으로 규정(NATO 2022 Strategic Concept 

2022). 

-  인·태 지역 국가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2017년 이후 기존 안보협의체를 강화한 4자 안보 대화체인 쿼드

중국이 자유주의 국제정치경

제 질서와 규칙기반 국제 자

유해양질서를 위협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중 견제력 확보를 위한 움

직임 또한 활발하게 전개



※  실선 원은 ‘Quad’ 국가를 의미하며, 실선은 동맹관계, 점선은 안보협력  

관계를 의미, 화살표는 안보협력을 위한 상호 접근 및 협정 체결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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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결성했음.

-  영미 국가들인 미국, 영국, 호주는 2021년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해양

팽창 위협이 구체화됨에 따라 호주 해군력 증강(핵잠수함)에 협조하는 

삼각동맹체인 ‘AUKUS’ 창설했음. 

<그림 5>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의 중국 견제 안보협력 추진 현황

출처: 이지용 2020, 134.

◆  해양팽창을 포함한 중국의 안보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인·태지역 국가들

의 안보협력이 미국의 동맹체제(Hub&Spokes)와 주요 자유민주주의 국

가들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그림 5 참조).

-  인·태 지역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미

국, 일본, 호주, 인도, 영국 등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안보협력과 

협의를 강화해오고 있음.

◆  중국의 팽창위협에 대한 대응은 군사안보 억지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

적 대중 위협분산 움직임이 동시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임. 

◆  현재 진행되기 시작한 ‘디커플링 차이나(decoupling China),’ ‘디리스킹 

차이나(derisking China)’는 강도와 속도에 있어서는 유동적이지만 국제

정치경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향후 불가역적 성격을 가지고 진행될 것임.

중국의 팽창위협에 대한 대

응은 군사안보 억지력 강화

뿐만 아니라 경제적 대중 

위협분산 움직임이 동시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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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경제 구조적 원인은 첫째, 중국이 경제를 무기로 영향력을 행

사하고, 둘째, 글로벌 팬데믹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다원화할 필

요성이 절감했으며, 셋째, 중공·인민해방군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

력을 증강하고 국제자유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며, 넷째, ‘세계의 공

장’으로서 중국이 제공했던 이점이 중국 국내의 정치, 경제적 이유로 줄

어들고 있기 때문임.

-  현재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 차이나’에서 최첨

단 산업 및 군사적 도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

망 다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중국경제의 급격한 추락과 그에 따른 글

로벌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디리스킹 차이나’로 발전 진화하고 있음.

-  다만,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최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차이나 리

스크 관리는 지속될 것임.

◆  중국의 국제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인도·태

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제안, 2022년 한국, 미국, 일본 등 13개국이 참가해 창설했음. 

-  이 외에도 중국의 경제 및 원자재 보복 위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미

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제안한 EPN에 이어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공

급망 복원력 정책(Supply Chain Resilience)’을 제안하고 있는 등, 중

국 리스크 관리를 위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The White 

House 2022b; Weinstock 2022; CSIS 2022).

◆  국제투자분야에서도 미국은 중국이 국제정치경제 영향력 장악 전략

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하는 글로벌 인프라 투

자 파트너십(PGII: The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를 출범시켰음. 

◆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인·태 지역 국가들의 대응은 이와 같이 군

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

며, 이는 중국과 미국을 위시한 인태지역 국가들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  인·태지역에서 군사안보 긴장이 고조되고 경제적 마찰이 증가하는 악

순환의 고리는 충돌로 귀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고조되는 긴장

과 압력이 충돌로 표출되는 주전장은 대만, 남지나해 등 동아시아 해양

이 될 것임.

-  국가경제의 생명선인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한 한국은 사전적 대비와 선제적 대응을 단행해야 할 시점임.

인·태지역에서 군사안보 긴

장이 고조되고 경제적 마찰

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

는 충돌로 귀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고조되는 긴

장과 압력이 충돌로 표출되

는 주전장은 대만, 남지나해 

등 동아시아 해양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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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의 고려사항

1. 중국의 위협과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대한 한국의 고려사항

◆  동아시아 해양안보는 중국의 공세적 팽창정책으로 악화되는 인·태지역 

안보환경의 전체 맥락에서 분석해야하는 사안임.

◆  현재 인·태지역과 전세계 해양질서는 규칙 기반 자유주의 해양질서(rule-

based maritime order)인 반면, 현재의 현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중화질

서를 구축하고자하는 중공 주도 중화질서는 중국 중심의 위계적이고 권

위주의적 질서임.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수립 유지되고 있는 자유해양질서는 바

다를 국제 공공재로 인식하고 해양법 등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항해를 추구하고 있음.

-  반면, 해양을 관리해 본 경험이 없으며 공산당 전체주의와 중화민족주

의에 경도되어 있는 중국은 바다를 국제 공공재가 아니라 육지처럼 선

을 긋고 힘을 바탕으로 점령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이익

에 따라 중국이 규정한 틀 안에서 항해를 추구하는 것을 강요함.

-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떠나서 한국의 해양주권과 국익의 관점에

서 볼 때,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해양질서가 무엇인가?’ ‘현재 

어느 국가들이 자유의 해양질서 유지를 원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야 할 것임.

◆  한국은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질서의 성격에 대해 한국의 이익의 

측면에서 명확히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체제로 전체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국가이

며, 시진핑 일인절대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전제정치화가 심화되고 있

고, 중화민족주의에 경도되어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지향하

고 있음.

-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와 친중 종

속화임.

-  자유의 가치에 기반을 둔 헌정체제와 한미동맹 및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국가생존과 번영의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 상반된 가치와 질

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중국은 북한과 함께 최대의 안보위협임을 재인식

해야 하겠음. 

◆  동아시아 안보환경 악화의 주요인인 중국은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으로 

한국은 한국의 해양주권과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우

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해양질서가 무엇인가?’ 

‘현재 어느 국가들이 자유

의 해양질서 유지를 원하는

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한국은 중국이 지향하고 있

는 가치와 질서의 성격에 대

해 한국의 이익의 측면에서 

명확히 재인식해야 할 필요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중국

의 전략적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와 친중 종속화

자유의 가치에 기반을 둔 헌

정체제와 한미동맹 및 자유

주의 국제질서에 국가생존

과 번영의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 상반된 가치

와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중국은 북한과 함께 최대의 

안보위협임을 재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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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안보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 정치요인으로는 시진핑의 일인독재체제 강화에 따라 중공의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경직성은 대폭 증가하고 예측성은 현격히 감소하고 있

으며, 중화민족주의에 경도되어 날로 급진화되고 있음.

-  국내 경제요인으로는 이른바 ‘중국특색사회주의시장경제모델’이 구조

적으로 축적해 온 문제가 임계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으로서 사회정치적 

불안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외요인으로는 중국의 대외팽창정책으로 자유진영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고, 탈중국(de-coupling China) 공급망 다변화 및 중국 디

리스킹(de-risking China) 진행에 따라 정치경제적 대외고립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악화되는 중국의 대내외 정치경제 요인은 시진핑 일인독재체제의 경직

성 및 중화민족주의와 맞물려 공격적 대외정책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

아지고 있음.

-  현재 중국의 공격적 대외정책이 표출되면서 촉발될 수 있는 발화점

(flashing point)으로 대만과 남지나해가 지목되고 있는데, 두 발화점 

모두 한국의 안보 및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임. 

◆  중국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위기와 관련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피크 차이나(peak China)’ 논쟁인데, 중국이 성장의 피크에 도달했느냐

에 대한 상반된 논쟁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은 중공·인민해방군이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는 것임.

-  ‘피크 차이나’론은 성장의 정점에 도달한 쇠락하는 중국이 매우 위험하

다는 논리(Brands and Beckley 2022)임.

-  이에 대한 반론은 중국은 아직 성장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Mastro and Scissors 2022)임.

-  ‘피크 차이나’에 대한 주요 찬반론은 공히,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

으며, 중국으로 촉발될 안보위기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경고하고 

있음.

2. 정책적 고려사항

◆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제

고해야하며, 동시에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그물망

과 같이 촘촘히 구축해야 하겠음.

-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질서 위협세력이 결속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고양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질서 및 평화 유

중국의 공격적 대외정책이 

표출되면서 촉발될 수 있는 

발화점(flashing point)으로 

대만과 남지나해가 지목되고 

있는데, 두 발화점 모두 한국

의 안보 및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

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제고해야하

며, 동시에 인·태지역 국가들

과의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그물망과 같이 촘촘히 구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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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제1방편은 동맹결집력 제고를 통한 세력균형과 억지력 확보임.

-  한국은 주도적으로 인·태 지역 국가 및 유럽 자유서방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다방면으로 확대심화시킴으로써 지역안보 위협세력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겠음.

◆  한국의 안보를 보다 확고히 다지는 길은 한국이 인·태 지역 동맹 및 안보

협력의 하위 허브(sub-Hub)로서 핵심적 다원축의 지위와 위상을 확보하

는 것임.

-  인·태지역 안보동학의 최근 경향은 미국의 동맹체제인 ‘허브앤스포크

스(Hub&Spokes)’를 중심으로 주요 미국 동맹국(일본, 호주, 영국 등)

이 하위 허브 역할을 하는 동맹의 다중심화임(이지용 2020, 140-142).

-  하위 허브국가는 미국의 동맹체제를 기본 축으로 강화하면서도, 자체적

으로 지역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군사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그물망을 

촘촘히 짜듯이 자국 중심으로 엮고 있음. 

-  하위 허브 다원축의 위상과 의미는 그 국가에 대한 미국의 동맹공약

(commitment) 이행의지를 보다 확고히 결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대 세력에 대한 견제 및 억지력을 대폭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임. 

◆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해양질서를 수호 및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

과 직결된 문제임을 직시하고, 인도·태평양 자유해양질서 유지를 위한 국

제해양안보기구 결성에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현존하는 국제해양기구 또는 다자협의체와 차별적인 ‘자유해양질서’ 수

호를 목적으로 한 인도·태평양 판 나토(NATO) 같은 기구의 설립이 필

요함(Lee 2020).

-  중국은 대외관계에서 자국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로 이해당사

국인 약소국과의 양자관계를 선호하며, 국가별 ‘분리통치(divide and 

rule)’를 통해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와 다자주의를 무력화하고

자 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해권 장악을 위한 시도에서도 이러한 전

술을 전형적으로 구사하고 있음.

-  서해에서 말라카해협을 지나 인도양에 이르는 인도·태평양 해양 수송로

와 자유해양질서에 직접적 국가이익을 갖고 있는 한국은 중국과 직접적 

해양영유권 분쟁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자유해양질서’를 수호하기 위

한 해양안보 연대 기구 창설에 선도적,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동아시아 지역 및 해양안보 관련 대만유사사태 발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만유사는 한국유사로 직결되는 문제임을 

직시하고 사전 예방 차원의 대비태세에 돌입해야 하겠음.

한국의 안보를 보다 확고히 

다지는 길은 한국이 인·태 

지역 동맹 및 안보협력의 

하위 허브(sub-Hub)로서 

핵심적 다원축의 지위와 위

상을 확보하는 것

대만유사는 한국유사로 직

결되는 문제임을 직시하고 

사전 예방 차원의 대비태세

에 돌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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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유사 발발은 바로 미국유사, 일본유사, 한국유사로 이어지는 역학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특히, 미중 군사충돌로 비화될 경우,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 및 한국의 참전은 불가피하며, 이

를 인지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도발 시 주한미군 및 한국에 대한 참전 무

력화 비동전(non-kinetic warfare)을 전개할 것임. 

-  대만유사 발발은 한국경제의 생명줄인 동지나해 수송로에 문제를 발생

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심각한 경제문제를 유발할 것임.

-  대만유사는 사전에 발발가능성을 최대한 억지 및 차단하는 것이 최상의 

대응책이며, 이를 위해 대중(對中) 국제안보연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중공·인민해방군의 상황오판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함.

◆  한국정부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국가해양위원회’를 설립해 해양강국으로의 

전략적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을 갖추어야 함.

-  한국은 대외교역의존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하며, 한국

의 전체물동량 중 해상운송 점유율이 약 99% 이상인 점을 감안, 해양과 

해양안보에 대한 국가 전략 및 전략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집중이 필

요함.

-  전략적 해양발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 시작점으로 가칭 ‘국가해양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립 운영해야하겠음.

한국정부는 대통령실 직속

으로 ‘국가해양위원회’를 설

립해 해양강국으로의 전략적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을 갖추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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